
ESG SPOTLIGHT

2026년 ‘r-PET 10% 의무화’ 본격 시행… 식음료·화학 업계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재편 (코리아비즈니스리뷰, ’26.03.23.)

‘26년부터자원재활용법시행령개정으로연간5,000톤이상무색페트병을사용하는음료·먹는샘물제조사는재생원료(r-PET)를최소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자발적 재활용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강제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형 기업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재생원료 수요

증가로 공급망 재편과 수급 불균형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은 원료 확보, 생산 공정 개선,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등 대응이 필요하며, 원가

상승과ESG 대응을포함한경영전략변화도요구된다. 결국이는순환경제전환과공급망구조변화로이어지는중요한규제로평가된다.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7729&thread=21r03#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둘러싼 제도와 시장 환경은 한층 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순환경제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고, 대형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변화하는 ESG 흐름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신경제연구소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2026년 4월 ESG SPOTLIGHT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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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순환경제' 사업예타통과… 온누리호대체건조계획도확정(조선비즈, ’26.03.11.)

과기정통부는 ‘26년제2회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통해주요국가 R&D 사업의추진여부와계획을확정했다. 우선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7년부터 ‘33년까지 약 2,5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폐플라스틱·폐자동차·폐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선별 및 고품질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예타가 면제된 ‘해양연구선 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의 사업계획도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26년부터 '30년까지 약 1,917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기존 연구선을 대체하는 차세대

해양연구선을 건조하는것으로, 친환경하이브리드추진방식과첨단탐사장비를도입해연구역량과운항안정성을높이는데초점이맞춰져

있다. 정부는이들사업을통해순환경제대응역량과해양연구인프라를동시에강화하고, 후속절차를지속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6/03/11/3NCRW7DTUFACVHJHGWVH33U5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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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등 순환자원 수입 시 '처리담보' 보험 면제 (연합뉴스, ’26.03.31.)

정부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와 폐알루미늄 등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을 수입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폐기물 처리비 사전 보증(수입보증)이 면제된다. 기존에는 고철과 폐지에만 적용되던 면제가 다양한 재활용 자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수입보증은 폐기물 방치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가입이나 예탁금을 통해 처리비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였는데, 이번개정으로관련업계의보험료부담이연간약1억7천만원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7729&thread=21r03#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7729&thread=21r03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6/03/11/3NCRW7DTUFACVHJHGWVH33U5M4/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6/03/11/3NCRW7DTUFACVHJHGWVH33U5M4/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6/03/11/3NCRW7DTUFACVHJHGWVH33U5M4/
https://www.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7729&thread=21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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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 안전공업 화재 ‘위험 경보’ 있었나···의사·종사자 지적 이어져 (경향신문, ’26.03.22.)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의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과 관련해, 과거 공장을 방문했던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내부에는 절삭유에서 발생한 오일미스트와 유증기가 짙게 퍼져 있었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상자가 집중된 공간은 도면에도 없는 불법 증축 시설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종사자들 역시 폭발과 화재 위험, 호흡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안을 호소하며 개선 요구를 했지만 충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사고 이후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1611001#ENT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기준은? “본사·지점·공장 모두 합쳐야” (중앙일보, ’26.03.1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인원은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이 아니라 본사와 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조직 단위로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 서천 일광폴리머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고 측은 사고 공장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업장을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사회적 활동 단위’로 보고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359

잇단 사고에 멈춘 풍력단지…영덕서 또 인명참사 (전기신문, ’26.03.23.)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날개 부분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사고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리파워링을

위한 해체 작업 중 일어났으며, 내부에서 점검과 부품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당 단지는 앞서 블레이드 파손 사고로 전체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소방과 관계 당국은 화재 진압과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319

Social Issue: 중대재해

도면에 없는 헬스장, 대피 못하고… 기름때 탓 삽시간에 불길 번져 

(동아일보, ’26.03.23.)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23/133582606/2

안전공업 화재는 불법 증축과 취약한 안전관리가 맞물려 벌어진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 사망자(10명)가 발견된 헬스장은

대피로도 없었다. 이 공장은 2층과 3층 사이에 복층 공간인

‘2.5층’을 불법으로 만들었고, 이 곳은 헬스장으로 쓰였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창문은 한쪽에만 있었고 크기도 작았다. 

연기가 빠르게 찼지만 별다른 대피로도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창문 쪽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원 역시 “헬스장 창문이 옆 건물과 마주하고

있어 소방차의 접근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3221611001#ENT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359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31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323/133582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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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표결 수치 공개 의무화... 기업, 60%대 찬성에도 떤다 (조선일보, ’26.03.27.)

올해부터 주주총회 표결 결과가 세부 수치까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찬성률 자체에 더 민감해졌다. 예전처럼 가결·부결만 보이던 때와

달리, 안건별 찬성·반대 비율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표심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든 것은 60%대

찬성률이다. 국민연금이 이사 임기 연장 등 안건에 반대하겠다고 밝히자, 신세계 이사 임기 변경 안건은 71.8%로 간신히 통과됐고, 

효성중공업은 이사 정원 축소 안건이 58.8%에 그쳐 부결됐다. 한진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71.7%에 머물렀고, 효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한화비전 등도 보수 한도 안건에서 고전했다. 이사 선임에서도 후보별 찬성률이 공개되면서 주주 신임 여부가 바로

드러났다. LG생활건강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69.7% 찬성에 그쳐, 주주 셋 중 한 명 정도가 반대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는

이런 공개된 수치가 행동주의 펀드와 소수 주주들에게 다음 주총을 준비하는 정밀한 자료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주총 표 대결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27/OVD7PUL5ZBH73MU35XM2RXD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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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자본주의]①개정 상법 시대 열렸다…3월 주총 키워드는 (아시아경제 CORE, ’26.03.19.)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통과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주주권 강화’와 ‘주주환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주주, 기관투자자 모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는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이 크게 늘었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이사회 정원 및 임기 조정 등을 통해 기업들은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동시에 ‘3% 

룰’ 강화로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감사위원 선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를 둘러싼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자사주 보유와 소각, 배당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이슈다. 기업은 자사주를 유지하려는 반면, 주주는 소각과

배당 확대를 요구하며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행동주의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활동도 확대되면서, 이들은 이사회 진입 등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기관투자가 역시 의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총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주주총회는 지배구조와 자본정책,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충돌의

장으로,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core.asiae.co.kr/article/2026031209500189319

주총시즌 '월급 0원 오너' 속출 위기 (매일경제, ’26.03.18.)

대법원이 이사 보수 한도 의결 시 대주주가 이사일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 승인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에는 대주주도 표결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발행주식의 25% 이상 출석과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주총 참석률이 약 56% 수준에 그치고, 최대주주 지분(약 30%)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 가능 지분이 20%대

초반에 불과해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특수관계인 지분만으로 결의가 가능한 기업도 일부에 그쳐, 다수 기업은 소액주주의

참여와 찬성 없이는 보수 한도 승인이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이 보수를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특히 중소 상장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의결권 확보를 위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https://www.mk.co.kr/news/stock/119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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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Issue: 주주총회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27/OVD7PUL5ZBH73MU35XM2RXD7PM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27/OVD7PUL5ZBH73MU35XM2RXD7PM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27/OVD7PUL5ZBH73MU35XM2RXD7PM
https://core.asiae.co.kr/article/2026031209500189319
https://www.mk.co.kr/news/stock/119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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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동향

1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 분석-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제3조~제7조)을 중심으로」 요약 자료는 저자의
동의 하에 전재함. 본 보고서 풀 버전은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2025.08.28)를 통해 확인 가능

【 개요 】
▪ 산업 전반에서 재해자수와 재해율은 상승(↑) 경향. 사망자수는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2,000명대 초반 박스권.

▪ 중처법 도입의 핵심 목표인 사망자수나 사망만인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사망사고만인율의 경우
중처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감소 추세였음.

산업재해

(단위: 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자수】 (단위: 명)

【재해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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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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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4명의 사상자(14명 사망)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사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25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용노동부의 2018~2024년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을 분석하였음. 

▪ 해당 보고서 발간 이후, 중처법 도입 이래 가장 큰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아리셀 화재 참사' 1심 판결 (’25.09)이 있었으나,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함으로써1 중처법 도입의 영향과 산업재해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률
산업재해 전반 ↑ - ↑ 사망만인율 -, 사고사망만인율 ↓ (다만, 법시행 이전부터 ↓)

사업장 규모별
50인 이상 사업장 ↑ - ↑ -

5인 이상~49인 이하 ↑ - - ↓
4인 이하 사업장 ↑ - - -

※ (편집자 주) 표의 ‘-’ 표시는 숫자가 동일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변동은 아님을 의미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임금 근로자 수) × 10,000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26&brdSeq=48043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26&brdSeq=48043
https://www.nars.go.kr/news/view.do?cmsCode=CM0026&brdSeq=4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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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대응 방안

법령 모호, 범죄 구성 요건 불명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등

- 시행규칙의 부재

양형기준 부재

-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 높은 집행유예율

- 동종전과, 유사피해에 양형 편차 발생

이중적 입증책임, 복잡 다양한 수사 쟁점

- 산안법 위반 + 중처법 인과관계 입증

- 산업현장의 은밀성, 복잡성, 전문성, 구체성

기업의 적극적인 법률 대응

- 대형 로펌 선임: 1건(‘23), 7건(‘24), 9건(‘25.7)

수사기관 처리 장기화

- (최근 30건) 고용노동부 송치 418일, 검찰 기소 200일 소요

- 검찰 기소 74%(90건)가 1년 이상(평균 655일) 소요

형사처벌 중심 체계

- 산업재해 감소 효과 뚜렷하지 않음

- 안전관리 체계 구축보다 법적 대응에 집중

-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위축

- 수사기관 업무 과중

- 중소기업, 소기업 안전관리 미흡

- 동일 기업에서 동일 원인 사고 반복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 범죄 구성 요건 모호성 개정

-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세부적, 명확한 기준 마련

- 가이드라인 제시, 작업자 실수(휴먼에러) 예방조치 추가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조치 별도 규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법원 양형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검찰) 전문성 강화

- 사건 처리 절차 표준화

- 신속한 증거 확보 위한 법적·기술적 지침 마련

- 구조적 보강 및 제도적 지원 병행

- 수사중 사건 해결 위한 ‘중대재해 합동수사단(안)’ 운영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경영체계 및 ‘위험성 평가’ 내실화
- (‘자발적 자율성’ 확보) 인센티브제, 제도적 인프라 지원
-경제적 불이익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 반복적/중대산업재해 발생기업에 경제적 불이익 부과
- 매출액·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비례 벌금제, 사고이력 가중 벌금제,

이익환수형 과징금제, 산재보험 차등 보험료율제 등

- 정부조달, R&D 지원, 세제 혜택, 인허가 심사 등 불이익

- 산업안전기금 신설 검토

책임자 처벌

지방노동청
산재발생보고

수사 검찰 송치 기소
법원
재판

최종확정
〮공표

2,986건
1,252건

(내사종결
186건)

276건
(불기소처분

28건)
121건

1심 53건
2심 15건
3심 1건

15건

• 중처법무죄비율(10.7%)이 일반형사사건무죄비율(3.1%)의3배

• 중처법 집행유예율(85.7%)이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                 
법명에‘처벌’이포함된법률위반사건집행유예율(40.3%)의 2배

• 1심유죄49건중징역형(47건)형량은평균1년 1개월(이 중 42건 집행유예)

• 중처법 위반 법인(50개) 벌금 평균7,280만원(20억 1건 제외)                            
(참고) 영국 기업살인법 평균 벌금액(약 7억 6,816만원)의 1/10 수준

• 중처법 피의자의 42.9%가 원청사업주

기타영향
• 경영자 안전보건 인식개선 o, 안전보건 부서 보강 o, 원하청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o, 노동조합 의견반영o

• 안전보건조직 환경변화x,새로운작업방식도입변화x, 건강안전정보제공x,물리적위험노출 변화 x

• 노동강도 변화 x, 노동조합 능동 참여 x

※ (편집자 주) 표의 ‘o’ 표시는 개선된 부분, ‘x’ 표시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분. 이는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 부서 신설, 관리 체계 구축’ 같은 서류적·조직적
대응에는 적극 나섰으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 현장의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없애거나 무리한 노동 강도를 줄이는 실질적인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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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제도 변화 】

▪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간 이후, 보고서에서 지적된 한계점(양형기준 부재, 서류 중심의 안전관리, 근로자 참여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제도와 정책이 정비되거나 정비를 예고하고 있음.

▪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의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6. 2. 19.)

▪ 2026년1월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  

하기로 의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

▪ 양형위,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거쳐 기준 확정할 예정

▪ (개정 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성화, 위험성평가 개선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재해조사

폭넓게실시〮국민알권리 보장, 기업등에안전보건공시 의무부과해산업재해예방노력강화

▪ (개정 핵심) 기업/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신설,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

확대, 재해 조사보고서 공개 통해 중대재해 예방〮투명성 제고

※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일산화탄소〮납〮수은〮크롬〮벤젠〮톨루엔〮이산화질소〮불산〮

인〮시안화수소〮황화수소〮카드뮴 등으로 인한 급성중독, 
염산 등으로 인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보건의료
종사자 B형〮C형 간염,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산소결핍증, 열작업〮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전체 항목은 대통령령(☞클릭) 참고)

구분 조항 주요 개정 및 의무 사항 대상 시행일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0조의2

(신설)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재 발생 현황,   
투자실적〮계획, 재발방지대책등공시

※ 미공시 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일정규모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26. 8. 1.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제23조
제2〮3항*    

(신설)

*기존2〮3항을

4〮5항으로변경

위촉 의무 및 감독 참여 보장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경우
노동부장관은추천된자를위촉의무화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 명예
감독관 참여 원칙화

사업주,         
노동부장관,        
근로감독관

'26. 8. 1.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제36조
제3〮4항,
제175조
제4항

제2호의2 
(신설)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및 결과 공유

- 근로자대표요구시평가참여의무화

- 관련사항을근로자에게교육〮설명회〮

게시등으로고지할의무신설

※ 미실시 및 결과 미보존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 '26. 6. 1.
(과태료부과는

50인 이상

'27.1.1. / 50인

미만 '28.1.1. )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제49조
제1항

제3의2호,   
제56조

제1항제2호, 
제2〮3항
(신설)

원인조사 대상 및 권한 확대

-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중대재해 예방 위한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까지조사확대

-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권한 명시

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전문가

'26. 6. 1.
(일반산재

대상 조사는

'26.12.1.부터)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제56조의2

(신설)

조사보고서 작성 및 대중 공개

- 원인조사 실시 경우 공단〮전문가 재해
조사보고서 제출 의무화(to노동부장관)

- 노동부 장관은 동종 재해 예방 위해
대중에보고서공개(해당사건공소제기
이후,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가능) 

노동부장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전문가

'26. 6. 1.
※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적용 가능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사법적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에 실무상 형 선고의

핵심 참고 기준으로 활용됨(2026.01.14 안전저널).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신경제연구소 정리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77417&lsNm=%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51001&bylEfYdYn=Y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text=%EB%8C%80%EB%B2%95%EC%9B%90%20%EC%96%91%ED%98%95%EC%9C%84%EC%9B%90%ED%9A%8C(%EC%96%91%ED%98%95%EC%9C%84)%EA%B0%80%20%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20%EC%9C%84%EB%B0%98%20%EB%B2%94%EC%A3%84%EC%97%90%20%EB%8C%80%ED%95%9C%20%EC%96%91%ED%98%95%EA%B8%B0%EC%A4%80%20%EB%A7%88%EB%A0%A8%EC%97%90%20%EC%B0%A9%EC%88%98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text=%EB%8C%80%EB%B2%95%EC%9B%90%20%EC%96%91%ED%98%95%EC%9C%84%EC%9B%90%ED%9A%8C(%EC%96%91%ED%98%95%EC%9C%84)%EA%B0%80%20%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20%EC%9C%84%EB%B0%98%20%EB%B2%94%EC%A3%84%EC%97%90%20%EB%8C%80%ED%95%9C%20%EC%96%91%ED%98%95%EA%B8%B0%EC%A4%80%20%EB%A7%88%EB%A0%A8%EC%97%90%20%EC%B0%A9%EC%88%98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text=%EB%8C%80%EB%B2%95%EC%9B%90%20%EC%96%91%ED%98%95%EC%9C%84%EC%9B%90%ED%9A%8C(%EC%96%91%ED%98%95%EC%9C%84)%EA%B0%80%20%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20%EC%9C%84%EB%B0%98%20%EB%B2%94%EC%A3%84%EC%97%90%20%EB%8C%80%ED%95%9C%20%EC%96%91%ED%98%95%EA%B8%B0%EC%A4%80%20%EB%A7%88%EB%A0%A8%EC%97%90%20%EC%B0%A9%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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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 내용 마감일 문의처

2026년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육성지원사업(재자원화
시설 지원) 공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설비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생산(공정개선‧자동화 포함), 
측정‧분석, 안전‧환경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설비
구입자금을 보조‧지원

(지원 대상) 핵심광물재자원화를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기업
또는생산사업을준비하는기업중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상소분류122(핵심광물재자원화원료전처리업), 
중분류21(핵심광물재자원화중간소재제조업), 22(핵심광물
재자원화최종소재 제조업)에해당하는기업

(지원 규모) ’26년3,524백만원

(지원 분야) 생산, 측정·분석, 환경·안전

4월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urba-mining@komir.or.kr

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고

공급망 위협 급증과 이로 인한
주요국의 공급망 보안 정책에
대응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
모델 발굴·지원

(지원 대상) 
①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분야 : 디지털 제품·서비스
개발·공급 기업
②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분야 :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조직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기업

(지원 분야)
①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6개 과제),
② 공급망 위협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지원 예산) 총 28억원

4월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AX공급망안전정책팀

(사업관련문의) 

061-820-3715, 3713 / 

safety@kisa.or.kr 

(접수관련문의) 

cont@kisa.or.kr

20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 공고

폭염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구매 및
임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노동자를고용하고상시근로자50인미만인사업장

②중소기업기본법상‘소기업규모기준’이하인기업
③공사금액50억원미만소규모건설현장

(지원 예산) 280억원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구매비용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패키지임차지원: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지원 품목)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제빙기, 그늘막

4월

15일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산업보건부

02-6711-2835 

[서울] 2026년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

(모집 대상)
① 〮 유관 사업장: 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② 민간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모집 규모) 100개소

(컨설팅 내용) 노무사 현장 방문·점검, 서류 확인, 
사업주·노동자 개별면담

10월

30일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2133-5432

중소

2026년 4월 정부의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지원 사업 

중소

Vol.192026.04.

ESG Policy

중견중소 대

중견중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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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주요 ESG 행사 】

Vol.192026.04.

ESG Event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제3차기후주간행사가4월

20일부터25일까지여수세계박람회장을비롯한여수일원에서

열리며, 약1만4천명규모의국제참가자가참석할예정이다.

이번 행사는대한민국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WEEK 2026)과

연계된 통합형 국제행사로, 고위급 회의와 산업 협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동 행사를 통해 향후 한국의 기후 리더십 강화 및

관련산업경쟁력제고가기대된다.

자료: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

4월14일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과

한국거래소(KRX)가 개최하는 「Korea Conference 2026」은

지속가능성, 지배구조 규제, 공시 기준 등 글로벌 이슈와 함께

한국의 변화하는 기업 지배구조 환경을 논의하고,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해 장기적 가치 창출과 전략적 회복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4월 15일에는 ‘KOSPI 5000 시대와 지속가능한

한국프리미엄’을주제로기관투자자원탁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자료: ICGN 홈페이지(www.icgn.org)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yeosu.go.kr/www/govt/news/release/press?mode=view&idx=574787
https://www.icgn.org/icgn-korea-conference-2026-hosted-korea-exchange-krx-agenda
https://www.icgn.org/icgn-korea-conference-2026-hosted-korea-exchange-krx-agenda
https://www.icgn.org/icgn-korea-conference-2026-hosted-korea-exchange-krx-agenda
https://www.icgn.org/icgn-korea-conference-2026-hosted-korea-exchange-krx-agenda
https://www.icgn.org/icgn-korea-conference-2026-hosted-korea-exchange-krx-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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